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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별표1 제3호 나.목 4) ‘목재칩, 펠릿’ 부분 

및 Bio-SRF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및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제7조 제1항 [별표 2] 공급인증서가중치 

중 목재펠릿목재칩에 부여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0.5 및 Bio-SRF에 부여되

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0.25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및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부칙(2018. 6. 26. 제2018-130호) 제2조 제1

호 내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및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제7조 제1항 [별표 2]의 ‘목재펠릿, 목재

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및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20. 1. 1. 산업

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9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되는 기본권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평등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심판대상 행정입법조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별표1 제3호 나.목 4) ‘목재칩, 펠릿’ 부분 

및 Bio-SRF 부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제7조 제1항 [별표 2] 공급인증서가중치 

중 목재펠릿목재칩에 부여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0.5 및 Bio-SRF에 부여되

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0.25 부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부칙(2018. 6. 26. 제2018-130호) 제2조 제

1호 내지 제4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제7조 제1항 [별표 2]의 ‘목재펠릿, 목재

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20. 1. 1. 산업통

상자원부고시 제2019-219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 

 

 

청 구 이 유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제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그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

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이



 

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장려하

며(제4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9조). 

 

또한, 같은 목적에서 동법 제12조의5 제1항에서는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

비를 보유한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이하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고[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1  제도”)라 합니다], 이때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

하 "의무공급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한편, 공급의무자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서(이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제12조의7), 공급의무자는 직접 발

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의무공급량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5 제5항).  

 

그런데 위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량에 따라 발급이 되는 것이지만,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

 
1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약어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 장려하기 위하여 발

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반

영하게 하여 시장 안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의무이행 역시 경

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인증서 시장을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의무자와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고(제12조의7 제3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19조의9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를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

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

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고시2 ”) 제7조 [별표 2]에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법상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법적 지위 및 그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 바목,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의 제3호의 

나.4)에 의하여,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목재칩과 펠

릿”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3 (이하 총칭하여 

 
2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은 이하 “이 사건 고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

침”은 이하 “이 사건 지침”으로 구별하여 칭하겠습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0.나.에 따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

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

된 것은 제외한다) 



 

“이 사건 바이오매스”)은 신재생에너지법상의 “재생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의무자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실

제 공급량에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

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고시 [별표 2]에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

중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Biomass) 폐기물 



 

 

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 바이오매스로부터의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제외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할당대상업체4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을 받고, 매

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 업체들

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대상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원칙적으로 그만큼의 온

실가스만을 배출하도록 하되, 그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

출권 거래시장에서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그리고 반대로 그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한 온실가스량으로 

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 청구의 배경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고, 신재생

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이 사건 바

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 공급에 관한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가중치를 적용한 공

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



 

소중립적인 에너지로서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

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

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

지라는 전제부터가 허상이고 잘못되었으며, 나아가 심지어 이 사건 바이오매스

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실

상 정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이 사

건 청구의 근본적 동기 내지 배경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제조, 운반하여 최종적으

로 기존 발전소에서 화석연료 등과 혼소하거나 별도의 발전소에서 전소하는 방

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과정에서, 첫째, 대기오염물질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도 더 많이 배출되고, 둘째,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배출량

이 늘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셋째, 목재 생산지의 산림이 황폐화됩니다.  

 

즉,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기

존 화석연료와 별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서 제외되고,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합리하게도,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 인해 실제 온실가스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는 그것이 제외되어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감축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각종 

보조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원이 부적절한 곳에 낭비되고 있으며,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 인하여 생산된 에너지에 공급인증서가 부여됨으로써 공급인



 

증서 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다른 진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 확

산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 이 사건 청구인들 및 침해된 권리 

 

이 사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예정 부지 인근 주민 (청구인 1 내지 5) 

 

○ 청구인 조**(청구인 1)과 청구인 김**(청구인 2)은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

지에 건설 예정인 바이오매스 SRF 발전소 인근 6km 지점에 거주하는 주

민입니다(참고자료1 중앙일보 2018.11.19.자 기사 “논란 커지는 대구 성서

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 또한 청구인 이**(청구인 3), 청구인 최**(청구인 4), 청구인 서**(청구인 5)

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건설 예정인 바이오매스 발

전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참고자료 2 연합뉴스 2018.6.5.자 기사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 확산’’). 

 

② 바이오매스 생산지 인근 주민 (청구인 6) 

 

○ M****** C*******(청구인 6)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북부 지역의 프린스조지 시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는 산림을 베어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한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참고자료 

3 Canadian Biomass 2019. 7. 15.자 기사 “Pinnacle adds new off-take agreements in 

Japan and South Korea” ). 

 

③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그 조합원 (청구인 7 내지 32, 청구인 33 내지 60) 

 

○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7),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8), 청

구인 ********협동조합(청구인 9), 청구인 ************* 사회적협동조합

(청구인 10),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11), 청구인 **********협동조

합(청구인 12),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13), 청구인 ******협동조합

(청구인 14),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15), 청구인 *********협동

조합(청구인 16), 청구인 사회적협동조합***(청구인 17), 청구인 ********협

동조합(청구인 18),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19), 청구인 ******협

동조합연합회(청구인 20),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1),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2),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3),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4),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5),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6),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7),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8),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29),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30), 청구인 ********협동조합(청구인 31), 청구인 

***********협동조합 (청구인 32)은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재 발전사업허가 등 태양광발전사

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자들입니다. 

 

○ 또한 청구인 조**(청구인 33), 청구인 최**(청구인 34), 청구인 강**(청구인 

35), 청구인 김**(청구인 36), 청구인 이**(청구인 37), 청구인 이**(청구인 

38), 청구인 조**(청구인 39), 청구인 김**(청구인 40), 청구인 손**(청구인 



 

41), 청구인 송**(청구인 42), 청구인 이**(청구인 43), 청구인 백**(청구인 

44), 청구인 서**(청구인 45), 청구인 오***(청구인 46), 청구인 이**(청구인 

47), 청구인 김**(청구인 48), 청구인 김**(청구인 49), 청구인 송**(청구인 

50), 청구인 이**(청구인 51), 청구인 이**(청구인 52), 청구인 장**(청구인 

53), 청구인 신**(청구인 54), 청구인 조**(청구인 55), 청구인 이**(청구인 

56), 청구인 윤**(청구인 57), 청구인 강**(청구인 58), 청구인 허**(청구인 

59), 청구인 홍**(청구인 60)는 위 태양광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④ 일반 국민(청구인 1 내지 5, 청구인 33 내지 63) 

 

○ 위 청구인 1 내지 5, 청구인 33 내지 60 및 청구인 최*(청구인 61), 청구인 

김**(청구인 62), 청구인 최**(청구인 63)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에 비하여도 많은 이 사건 바이오매

스를 이용한 전기생산으로 인하여 청구인 1 내지 5, 청구인 33 내지 63의 환경권, 

생명권이 침해되거나 장래 침해될 것이 명백하고(헌법 제35조, 제10조), 이 사건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하여 산림이 파괴된 결과 청구인 6의 환경권이 장래 침해될 

것이 명백하며(헌법 제35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로서의 친환경성을 갖추지 아

니한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 7 내지 32의 재

산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헌법 제23조, 제11조).  

 

2. 심판의 대상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

30095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제3호 나.목의 4)중 ‘목재칩, 펠릿’ 부분 및 Bio-



 

SRF 부분(“이 사건 시행령조항”)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제7조 제1항 [별표 2] 공급인증서가중치 중 

목재펠릿목재칩에 부여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0.5 및 Bio-SRF에 부여되는 공급

인증서 가중치 0.25 부분(“이 사건 가중치조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5호) 부칙(2018. 6. 26. 제2018-130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이 사건 부칙조항”)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2020.7.1. 시행) [별표 2] 중 다음 부분(“이 사건 경

과규정”)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가중치 기준 

목재펠릿, 

목재칩 
1.0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

을 받은 경우(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

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Bio-SRF 0.5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20. 1. 1. 산업통

상자원부고시 제2019-219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사건 배제조항”5) 

 
5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이 사건 가중치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 이 사건 경과규정, 이 



 

 

II.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의 위헌성 

 

1.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한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용 증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이 사

건 시행령조항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

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의무공급량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RPS 제도가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의무공급

량을 맞추어야 하는 공급의무자들의 필요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의

무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일반발전사업자 6들의 수요가 결합되어 이 사건 바이오

매스의 이용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7량은 2012

년 171,075MWh에서 2018년 6,674,069MWh로 약 40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참

고자료 4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나아가, 

 

사건 배제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이라 합니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중 공급의무자를 제외한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7 바이오매스를 연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스팀으로 터빈을 돌림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8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총 설비용량은 약 1,500MW

인데, 이후로 추가 신설예정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더하면 2022년

까지 총 설비 용량이 약 2,700MW까지 늘어날 예정인바(참고자료 5 산림청-국산

원목 REC 가중치 적용에 따른 국내 목재시장 변화 모니터링 보고서 발췌본), 바

이오매스의 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8 ) 발급량 대비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는 전체의 27.4%, 그 

중에서도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전체의 21.4%를 각 구성하는바, 다른 신재생에

너지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6 2019. 7.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 대한 제출

자료 4면 참조)9.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회사

들의 입장에서 기존 시설에 바이오매스를 추가로 투입, 혼소시킴으로써 발전하

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

다. 

 
8"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이 사건 고시 제3조 제6호).  

9 한편,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발전은 거의 전량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바

이오매스 발전의 급격한 증가는 곧 바이오매스 연료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이오매스 중 목재팰릿의 수입의존도는 2016~2019년 4년간 평균 95%에 달했으며, 목재팰릿의 수

입량은 RPS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약 12만 톤에서, 2018년 약 3백만 톤으로 6년간 25배 이상 증

가하였습니다(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1_11_04_02&cmsId=FC_000811 

참, 접속일: 2020. 9. 28.)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1_11_04_02&cmsId=FC_000811


 

 

즉, 공급의무자인 발전업자의 입장에서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반면,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의 경우 그 연료인 목재펠릿 등을 수입하기만 하

면 큰 투자 비용 없이 기존의 발전시설에서 이를 화석연료와 혼소함으로써 의무

공급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로 규정되

어 있음이 원인이 되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용보급이 장

려되어 왔고, 그 중 특히 대표적으로 RPS 제도가 시행됨에 의하여 이 사건 바이

오매스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가중치조항에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는 아래에서 자세

히 설명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

에 여전히 공급인증서 가중치(목재펠릿과 목재칩은 0.5, Bio-SRF는 0.25)를 부여

함으로써10 ,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

너지 공급자 중 공급의무자를 제외한 자(이하 “일반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유인

이 계속되어, 그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가중치조항으로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

 
10 예컨대, 이 사건 고시 비고 11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

재(건설현장 폐목재,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비고 12에서는 “바이오에너

지 혼소설비 및 전체 열량의 10%를 초과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화석연료에서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은 제외한다)와 혼합 발전되는 폐기물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적용하

지 않는다.”고 하여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가중치조항은 

여전히 이 사건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가중치가 기존의 1.5 또는 1.0에서 0.5 또는 0.25로 줄어들

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에너지 전소설비로 설

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2)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

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3)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

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

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전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

한 설비, 4)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

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 까지 바이오에

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

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하여는 종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바이오매스 이용량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경과규정도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

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

고)을 받은 경우(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에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하

여 개정된 가중치인 0.5 또는 0.25가 아닌 1.0(목재펠릿, 목재칩) 또는 0.5(Bio-

SRF)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사계획 인가 등을 

받는 사업자들에게 여전히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장려하는 결과를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른 이 사건 바이오매스 발전설

비별 공급인증서 적용 가중치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업운전

개시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승인일 

연료 연소

방식 

실제 적용

되는 REC 

가중치 

적용규정 

당시 건

설 중이

었거나 

건설 임

박한 발

전소 

2018. 6. 

26. 이후 

2018. 12. 26. 

이전 

목재칩, 목

재펠릿, 

Bio- SRF 

전소 1.5 이 사건 

부칙조항

(제2조 

제1호) 

2018. 6. 

26. 이후 

2018. 6. 26. 

이전 

목재칩, 목

재펠릿, 

Bio-SRF 

혼소 1.0 이 사건 

부칙조항

(제2조 

제2호) 

이미 가

동 중이

었던 발

전소 

2018. 6. 

26. 이전 

2018. 6. 26. 

이전 

목재칩, 목

재펠릿, 

Bio-SRF 

전소 1.5 이 사건 

부칙조항

(제2조 

제3호) 

2018. 6. 

26.이전 

2018. 6. 26. 

이전 

목재칩, 목

재펠릿, 

Bio-SRF 

혼소 1.0 이 사건 

부칙조항

(제2조 

제4호) 

계획 중

이나 착

2018. 6. 

26. 이후 

2018. 12. 27. 

이후 2019. 

목재칩, 목

재펠릿 

전소 1.0 이 사건 

경과규정 



 

공하지 

않은 발

전소 

6. 30. 이전 

2018. 6. 

26. 이후 

2018. 6. 27. 

이후 2019. 

6. 30. 이전 

목재칩, 목

재펠릿 

혼소 1.0 이 사건 

경과규정 

2018. 6. 

26. 이후 

2018. 12. 27. 

이후 2019. 

6. 30. 이전 

Bio-SRF 전소 0.5 이 사건 

경과규정 

2018. 6. 

26. 이후 

2018. 6. 27. 

이후 2019. 

6. 30. 이전 

Bio-SRF 혼소 0.5 이 사건 

경과규정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배제조항은 이 사건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11 

마치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재생에너지원인 것처

럼 호도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용량이 

증가하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2. 청구인들의 환경권 및 생명권 침해  

 

가. 헌법상 인정되는 환경권의 내용 및 그 심사기준 

 
11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목차 II.2.나.2)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

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

조).”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상과 같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

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자유권적 환경권), 다른 한편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인정되므로(사회권적 환경권),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의 성격을 지니는데,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전자에 관하여는 국가의 침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 제37호 제2항)12를 심사

 
12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1헌마150 결정: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가중치조항으로 인

하여 국가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법상의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관한 기존 가중치 적용 대상을 넓게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

리고 이 사건 배제조항에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배제함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인바, 결국 청구인들은 이로써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받게 된 것이므로, 환경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13. 

 

나. 환경권 및 생명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증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

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이 국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적으로도 특히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상당

합니다.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발전시설에서 연소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13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생명권 침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심사기준이 적용되

는바, 아래에서는 이를 함께 살펴봅니다. 



 

바이오매스도 기존의 다른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회분,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단위당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하여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아래 참조). 

 

[발전소 간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단위 발전량당 배출량 실적, 2019년 기준)]14 

구 분 

발전량 

(㎿h)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PM2.5) 

SOx 

(톤) 

NOx 

(톤) 

먼지 

(톤) 

합계 

(톤) 

원단위 

(㎏/㎿h) 

배출량 

(톤) 

원단위 

(㎏/㎿h) 

영흥 

5,6호기 

(석탄) 

12,980,045 862 807 34 1,703 0.131 384 0.030 

영동 

1호기 

(목재펠릿) 

842,294 52 411 18 481 0.571 62 0.074 

인천복합 

(LNG) 
3,087,807 - 264 - 264 0.085 21 0.007 

 

위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인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목재펠릿 전소발전소,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

 
14 참고자료 7 2020. 9.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중부발전의 국회 이소영 의원실에 대한 제출자료 참

조  



 

질 배출량을 비교한 자료인데,  

i) 석탄발전소인 영흥 5, 6호기의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131kg/MWh, 

단위당 미세먼지(PM2.5)의 배출량은 0.03kg/MWh이고,  

ii) LNG(Liquefied Natural Gas)를 이용한 인천복합발전소의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085kg/MWh, 단위당 미세먼지(PM2.5)의 배출량은 0.007 kg/MWh임

에 반하여,  

iii) 목재펠릿 전소 발전소인 영동 1호기의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0.571kg/MWh, 단위당 미세먼지(PM2.5)의 배출량은 0.074kg/MWh으로서, 단위

당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단위당(MWh)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은 수분이 많은 연료의 특성상 바이오매스 발전

소의 연소 효율이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일

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보다 더 투입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연소 과정에서뿐 아니라, 이 사건 바이오매스

의 제조, 운반, 보관 과정에서도 대기오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Environmental Integrity Project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유

럽으로 목재펠릿을 수출하는 대형 펠릿 제조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을 조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목재펠릿 제조 과정에서는 특히 목재칩 건조

와 목재팰릿을 식히는 과정에서 주요 오염물질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발생하며, 그 양은 매년 수백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자료 8 Environmental Integrity Project 2018. 4. 26.자 기사 



 

“Report Finds Rapidly Growing “Green” Energy Industry Release Dangerous Air 

Pollution”). 또한, 바이오매스의 제조, 운반, 연소의 각 과정에서 바이오매스를 

보관하는 시설에서도 상당한 먼지가 발생하는데, 특히 목재로부터의 먼지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15.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존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혼소함으로써 일종의 보조금인 공급인증서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청구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

용이 장려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함에 있어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연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이, 가깝게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청구인 1 내

지 5)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청구인 1 내지 5 및 청구인 33 내지 

63)의 환경권 및 생명권을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함은 자명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15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cohs.ca/oshanswers/chemicals/wood_dust.html#:~:text=Exposure%20to%20wood%20dust%

20has,Research%20on%20Cancer%20(IARC) 참조, 접속일: 2020. 9. 28.) 

https://www.ccohs.ca/oshanswers/chemicals/wood_dust.html#:~:text=Exposure%20to%20wood%20dust%20has,Research%20on%20Cancer%20(IARC)
https://www.ccohs.ca/oshanswers/chemicals/wood_dust.html#:~:text=Exposure%20to%20wood%20dust%20has,Research%20on%20Cancer%20(IARC)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배경에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탄소 중립

적이라거나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부터의 탄소배출이 0이라는 전제가 자리하

고 있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이 사건 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별표 10] 2006 IPCC16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에 따르면, 연

소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고체 바이오매스(목재/목재 폐기물)가 

112,000kgCO2/TJ이고 발전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석탄인 하위 유연탄(아역

청탄)이 96,100kg CO2/TJ인바,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기존 화석연료인 석탄보

다 오히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기존 화석연료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이유는, 바이오매스 연료가 다른 화석연료보다 탄소가 풍부한 반면 상대

적으로 높은 수분 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바이오매스 발전에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중 하나인 목재칩

의 전형적인 수분 함량은 약 45~50%에 달하고(즉, 무게의 거의 절반이 물이

라는 의미),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용한” 에너지(전기)를 생산하기 이전에 

이러한 과도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되

 
1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검토

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나 미래 국제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대응 요

소들에 대한 검토와 권고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낮은 에너지 효율은 곧 단위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더 많은 바이

오매스 연료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더 많은 바이오매스가 연소된다

는 것은 곧 더 많은 온실가스 및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례로, 앞서 살펴본, 목재펠릿 100%를 전소하여 운영되는 영동발전소와 석탄

발전소인 영흥 5, 6호기 발전소, LNG를 사용하는 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전소 간 발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비교(2019년 기준)]17 

※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은 산정제외(온실가스 인증

지침
18

) 

 

 
17 참고자료 7 2020. 9.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중부발전의 국회 이소영 의원실에 대한 제출자료 참

조 

18 이 사건 배제조항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구 분 발전량(㎿h) 온실가스배출량(톤) 
원단위(t-

CO2/㎿h) 

영동 

1호기(목재펠릿) 
842,294 21,815 

0.026 

[실제 0.886] 

영흥 

5,6호기(석탄) 
12,980,045 11,002,313 0.848 

인천복합(LNG) 3,087,807 1,279,079 0.414 



 

위 표에 의하면, 영동발전소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026톤/MW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 각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수치는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은 산정에서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배제조항에서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직접배출

량은 배출량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오매스의 벌채 과정

에서 이미 그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으로 집계되므로 통계적으로 ‘중복 

계산(Double counting)’이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함19이지, 실제 바이오매스로 인

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IPCC도 통계적 목적에서 토지이용부문에서 벌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분

을 포함시킴에 따라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에너지부

문”에서 포함하지 않는 접근법은 결코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또는 

탄소 중립성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20.  

 

따라서 “통계” 목적상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

지 않고 있기는 하나, 바이오매스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포함하여 영동발전소의 실제 단위당 온

 
19 다만, 이 사건 배제조항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목적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이는 아래 목차 II.2.

다.5)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 http://www.ipcc-nggip.iges.or.jp/faq/faq.html Q2-10 참조(접속일: 2020. 9. 28.). 

http://www.ipcc-nggip.iges.or.jp/faq/faq.html


 

실가스 배출량을 구해보면, 0.886톤/MWh(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0.86톤/MWh21 

+ 그 외 온실가스 배출량 0.026톤/MWh)이 나오는데, 이는 LNG를 사용하는 

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인 0.414톤/MWh에 비하여는 2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고, 석탄발전소인 영흥 5,6호기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인 0.848톤/MWh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나)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생산, 가공, 운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은 목재팰릿인데, 이는 벌목, 가지치기, 제조시설로의 운반, 나무껍질을 벗기

고 칩으로 만드는 작업, 칩을 보다 양질의 밀도로 가는 작업, 이러한 물질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작업(평균 50% 이상 달하는 목재 내 수분 함량을 평균 

8% 수준으로 건조), 건조된 목재펠릿을 식히는 작업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특히,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조 과정이나 목재펠릿의 열을 식

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는 대부분은 화석

 
21 건조된 목재펠릿의 탄소 함량 기준은 대략 48~50%입니다. 그런데 한국남동발전 자료(참고자료 

9의 1 2020. 9. 국회 김성환 의원실의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자료요구서 및 참고자료 9의 2 2020. 9. 

한국남동발전의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 대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영동1호기에 투입되는 목재펠릿

의 구성 중 총 수분량은 약 8%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1톤의 목재펠릿이 투입되면 그 중 수분을 

제외한 92% 중량을 기준으로 약 49%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탄소(C)가 공기(O2)

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CO2)로 변환될 때의 무게 변화 비율인 44/12(=이산화탄소 분자 무게/탄소 

분자 무게)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목재펠릿 1톤당 약 1.65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이 값(1.65 CO2 톤/목재펠릿 톤)을, 영동1호기의 연간 바이오매스 원료량(2019년 기준 

438,464톤)과 곱하고 이를 연간 바이오매스에너지 발전량(2019년 기준 842,294MWh)(참고자료 7 

2020. 9.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중부발전의 국회 이소영 의원실에 대한 제출자료 참조)으로 나누면 

발전량(MWh)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톤)이 계산되는바, 그 결과가 약 0.86톤/MWh로 계산됩니다. 



 

연료를 통해 생산되므로 당연히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도 배출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목재펠릿은 사용처로 운반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

분의 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을 해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수출국으로부터의 연료 운반 과정에서 트럭,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발생량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편, 생산 또는 운송 과정에서의 목재펠릿 보관 장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메탄22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2015년 연구에 의하면, 목재펠릿 제조

에 앞서 목재를 3~4개월 간 보관할 때 발생하는 메탄의 양만으로도 동일한 

에너지 단위를 기준으로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23. 

 

다)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취급함의 오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단위당(MWh)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로 인식되어, 이 사

건 배제조항에 의해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

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등에 따라 재생

에너지로 취급되어 가중치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22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더 큰 온실효과를 가진 온실가스입니다. 

23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61953415001166?via%3Dihub(접속일: 2020. 9. 28.)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61953415001166?via%3Dihub


 

아마도 이와 같은 인식은, ①나무는 언젠가 다시 심어서 키우면 복구가 되고 

그 새로운 나무가 자라면서 기존에 배출되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한다

는 생각에 기인하거나 혹은 ②앞서 본 바와 같이 통계 목적상 중복 계산(소위 

“double-counting”)을 피하기 위하여 벌목 행위 당시 이미 토지 부분에서의 이

산화탄소로 집계함에 따라 이를 에너지 부문에서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 상황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두 가지 이유들은 전부 타당하지 아니합니

다. 후자의 오류에 대하여는 위에서 이미 상세히 지적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어린 나무를 다시 심는 경우, 그 나무가 자라면서 바이

오매스 연소로 배출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수십년에서 100년이 넘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매년 

더 많은 산림이 벌목되어 바이오매스로서 연소되고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

출량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가사 위와 같은 긴 시간 이후 기존에 배출되었

던 이산화탄소가 새로 자란 나무들에 의하여 전부 포집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최소 초반 수십년간 바이오매스 연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나

게 됨은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 또는 열생산시 기존 화석연료

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되는 시점(즉, Carbon Parity에 이르는 시점)

을 ①바이오매스로 대체되는 연료(석탄, 유류, 가스), ②에너지 생산방식(열, 

전기), ③연소되는 바이오매스의 종류(생목, 고사피해목, 벌채부산물)에 따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래의 연구 결과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24. 

 

[참고자료 10 Laganière, J.; Paré, D.; Thiffault, E.; Bernier, P. Y., “Range and 

uncertainties in estimating delays i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tential of forest 

bioenergy sourced from Canadian forests” (2017) 5면 중 발췌] 

 

이상의 표는 바이오매스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했을 때, 기존 석탄(Coal), 유

류(Oil), 가스(Natural Gas)를 생산한 것과 비교하여, 1) 확실히 바이오매스 에너

지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없는 기간을 검은색으로, 2) 그와 같은 

효과 비교가 불확실한 기간을 노란색으로, 3) 확실히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24 출처: 캐나다 정부 Natural Resources Canada 홈페이지(https://apps-scf-

cfs.rncan.gc.ca/calc/en/bioenergy-calculator 접속일: 2020. 9. 28.). 캐나다 정부에서는, 바이오매스에 관

하여 전제되고 있는 “탄소 중립성”은 최근 1) 바이오매스 연소가 화석 연료에 비하여 에너지 단

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점, 2) 나무가 자연 부패하는 것보다 태워질 때 이산화탄소의 

배출 속도가 훨씬 빠른 점, 3)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재포집은 즉각적이지 아니하며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통한 이산화탄소 축적량이 동일한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했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보다 

더 큰 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다시 말하면, 몇 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연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s://apps-scf-cfs.rncan.gc.ca/calc/en/bioenergy-calculator
https://apps-scf-cfs.rncan.gc.ca/calc/en/bioenergy-calculator


 

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생기는 기간을 초록색으로 각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예컨대, 120년 된 생목(Green Trees) 바이오매스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경

우, 석탄, 유류, 가스를 이용하여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온

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면 전부 100년 이상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100년 

기간 전부 검정색). 다른 예로, 고사피해목(Salvaged Trees) 바이오매스로 발전

을 할 경우, 석탄발전을 하는 경우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면, 최소 

50년이 걸림이 확인됩니다(50년 정도까지 검정색, 그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한 노란색). 그리고 벌채부산물(Harvest Residues) 

바이오매스 발전 시에도, 석탄발전을 하는 경우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

려면 10~30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10년 정도까지 검정색, 30년 정도까

지 노랑색, 그 이후에 초록색). 

 

결국, 위 연구자료에 의하면, 벌채부산물을 노상에서 소각하는 대신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경우(각 표의 맨 마지막 행) 정도에만 확실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있지, 그 외 모든 경우에는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100년 이상 지

나야 비로소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발생함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

입니다. 위 표의 원 데이터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10 Laganière, J.; Paré, D.; Thiffault, E.; Bernier, P. Y., “Range and 

uncertainties in estimating delays i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tential of forest 

bioenergy sourced from Canadian forests” (2017) 6면 중 발췌] 

 

그런데 아래에서 볼 것과 같이 1.5℃ 내지 2℃ 이상의 지구온난화는 기후시스

템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기에 그와 같은 초반 수십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만으로도 기후변화에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바이오매스

를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라는 의미)으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



 

니다. 

 

2015. 12.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

회(COP21)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가국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반드시 

섭씨 2도 이하(well below 2℃)로 막아야 한다는 최소 목표와, 가능하면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다자조약 제2315호)’에 합의했습니다(파리협정 제2조 제1항 가.호). 

위 파리협정은 우리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었으며, 정부가 관계기관합동으로 

공표한 ‘2019년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참고자료 11) 14면을 통해서

도 이 합의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 (목표)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하(well below 2℃)로 억제하고 나아

가 1.5℃ 상승 이내로 유지하는데 노력 

※  2℃ 목표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 온도 

 

그리고 이에 관하여,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개최한 IPCC 총회에서 발표된 

IPCC 25의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1.5℃ Special 

Report)”에 의하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으로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최소한 45%까지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순배출 0 (Net-Zero)’ 을 달성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 12 IPCC 

 
25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발표된 과학 연구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메타 분석”을 수

행합니다. 즉, 현재 세계의 과학 공동체가 기후변화에 관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설명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관점이 가장 유력한 관점인지, 어떤 연구가 객관적

인 과학적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CC가 발

표하는 과학적 사실들은 특정한 관점에 입각한 견해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아니라, 과

학적으로 널리 인정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번역본) 14면]. 

특히 IPCC는 1.5℃를 사수하기 위해 인류가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

실가스의 양을 계산하였는데(이를 이른바 탄소예산이라 부릅니다), 1.5℃ 탄소

예산의 경우 약 8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참고자료 13 IPCC 2018년 지

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장 108면 참조26).  

 

그런데 앞서 본 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경우 최소한 수십년 

간은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심지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에 비하여도 

증가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당연히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비

가역적인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가속화할 기후변화는 폭염, 태풍, 홍수, 호우, 감염병 

증가, 생태계 파괴(해양 산성화, 해수온 상승, 대규모 멸종), 물과 식량 부족 

등의 심각한 피해를 증가시키는바, 이와 같은 이상기후현상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IPCC 보고서나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지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

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19년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참고자

료 11) 등에서 이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27. 

 

라) 산림 훼손으로 인한 탄소흡수원 감소 

 

 
26 2018년 기준의 위 자료에 의하면, 66%의 확률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넘지 않게 하려면, 

남은 탄소예산이 420GtCO2인데,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2GtCO2가 배출되기 때문에[참고자료 12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번역본) 14면 참조], 2018년 

기준으로는 10년, 현재인 2020년 기준으로는 8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7 신재생에너지법이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위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와 

식물, 토양 등에 의한 대기 중 탄소 포집량의 막대한 증가가 동시에 요구됩니

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포집량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

림을 보호하고 복구하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

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는 전제에서, 이에 필요한 법령들을 이미 상당 부분 정비해두

었습니다. 

 

예컨대, 산림기본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

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 제1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탄

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제1조). 



 

 

그런데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국내외의 탄소흡수원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산림 보존을 위한 위 법령 규정들의 목적과도 직

접적으로 상충됩니다. 

 

마) 소결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료를 연소할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제조항과 같이 단순히 “통계적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0”으로 기록되

고 있다는 점 등에 말미암아,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가 상당량 배출된다는 실질과는 정반대로 마치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화석연

료를 대체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제도가 

운영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사용은, 최소 수십년간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데 

이로써 장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구인 1 내

지 6 및 청구인 33 내지 63의 현재의 안정되고 온화한 기후에서 생활할 환경

권, 나아가 생명권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3) 생산지 환경 파괴 

 

한편,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산림 벌목 등 생산지 



 

환경 파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산림 탄소흡수원이 줄어들어 기후변화를 가

속화한다는 측면 외에 그 자체로도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미국 펠릿회사 엔비바(Enviva)는 영국 발전사 

드랙스(Drax)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림뿐만 아

니라 평균 수명 80년 이상 수령의 자연림까지 벌채하여 목재펠릿을 생산했는

데, 이들이 벌채한 산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습지 생태계 활엽수림으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참고자료 14 NRDC 28  “Global 

Markets for Biomass Energy are Devastating U.S. Forests”). 

 

청구인 6은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British Columbia) 북부 지역에 있는 

프린스조지시(인구 7만, 밴쿠버로부터 520킬로미터, 재스퍼국립공원 지역으로

부터 약 330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프린스조지 일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계인 “내륙 우림”을 포함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습

니다. 여기에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벌목된 적이 없는 얼마 남지 않은 고대 

산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6은 위 숲 근처에 살기 때문에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맡고 있고, 

Conservation North라는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위와 같이 희귀한 숲

과 그 생태계를 돌보는 방법 등으로 환경이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지 기업인 Pinnacle Renewable Energy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의 

 
28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비영리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

체로 전세계 3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https://www.nrdc.org/about 참조, 접속일: 

2020. 9. 28.).  

https://www.nrdc.org/about


 

GS Global Corporation에 대하여 2022년부터 당해 산림을 벌목하여 생산되는 연

간 1,000억 톤의 산업용 목재펠릿을 수출하기로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한바(참

고자료 3 Canadian Biomass 2019. 7. 15.자 기사 “Pinnacle adds new off-take 

agreements in Japan and South Korea”), 결국 우리나라의 이 사건 바이오매스 이용

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6의 인근 산림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됨으로써 청구

인 6이 누리고 있던 위 환경이익(환경권) 침해가 장래 발생함이 명백히 예상

됩니다. 

 

4) 소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는 이 사건 배제조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

스가 마치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상

과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화석연료보다도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바이오매스의 생산지의 환경이 심각하

게 훼손됩니다. 

 

즉, 사실상 기존 화석연료와 별반 차이도 없는(오히려, 환경적인 악영향이 더 

크다고도 보이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청정한 재생에너지인 것처럼 규정하여 이를 이용한 발전을 보조, 장려하는 것

은 그 자체로 심하게 말해 사기에 가까운, 허구에 근거한 잘못된 제도 설계입

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의 거짓된 친환경성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발전이 증가

할 수록 대기오염을 비롯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바, 청구인들의 환경권 및 생

명권 등 기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하여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로부

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유권적 환경권 및 생명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

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29.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경우 

 

가) 먼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 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

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제1

조)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에 

있는바, 그렇다면 일응 이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 생산지 

환경 파괴 등을 야기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고, 나

아가 기존의 화석연료보다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라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

면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결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재생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정의하는 이 사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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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조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

한 대기오염, 기후변화 가속화 등에 따른 환경권의 피해는 심각한 신체, 생명

상의 피해로 귀결되는 반면,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더

라도 공급의무자들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고 일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사건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를 더 이상 

발급받아 판매하지 못할 뿐 발전사업을 통한 통상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확보되는 이익 혹은 이 사

건 시행령조항이 위헌이 되어 침해되는 이익은 일부 재산상의 이익에 불과하

므로30 , 양자를 교량할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

배됨이 명백합니다. 

 

2) 이 사건 가중치조항의 경우 

 

가) 이 사건 가중치조항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 후단, 동

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라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

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목

적의 정당성은 일응 수긍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법의 

 
30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와 같은 공급의무자 내지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은 애초에 보호가치가 없는 이익이기도 합니다.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으므로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

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 그리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중치조항은 위 목차 II.2.다.1)에

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의 경우 

 

가) 이 사건 부칙규정의 목적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

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에

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바이오매

스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5 또는 1.0에서 0.25 또는 0.5로 줄어들었음

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중치인 1.5 및 1.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기존 사업자 및 고시 개정 당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위해 일정한 노력

을 투입한 예비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그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야 할 재생에너지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

고,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발급하는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부여하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부칙규정의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통한 발전은 i)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환경권 침

해, 나아가 심각한 신체, 생명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이는 비가역적인 사익 및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반면, ii) 기존 사업자들이 이 사건 바이

오매스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적용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는 일부 재산상의 

피해에 불과하고, iii) 특히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급인증

서 가중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

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

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

여 적어도 3년마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언제든지 재조정될 수 있음을 기

존 사업자들도 알고 있어 기존 가중치에 대한 신뢰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

으며, iv)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 대부분이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가중

치 개정의 취지 내지 실효성이 달성되지 않는 공익상 피해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4) 이 사건 경과규정의 경우 

 

가) 이 사건 경과규정의 목적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을 받는 사업자들에게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

치가 1.5내지 1.0에서 0.25 또는 0.5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 또는 0.5

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 목차 II.2.다.3)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

한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경과규정은 앞서 본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경과조치에도 불

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고시 [별표 2] 안에서 굳이 다

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도 더더욱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경과규정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됨은 앞서 위 

목차 II.2.다.3)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5) 이 사건 배제조항의 경우 

 

이 사건 지침에 포함된 이 사건 배제조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량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위 법 제1조),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의 지표가 되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기준은 당



 

연히 위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당대상업체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

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나라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직접 배출되

므로, 이는 당연히 당해 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집계되어야 하며, 그

와 달리 이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왜곡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저해하

는 것입니다. 즉, 실제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 인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섭되지 아니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와 달리 

그만큼의 온실가스가 제도 외에서 제약 없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제조항에서 바이오매스 사용(연소) 과

정에서의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할당대상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한 것은, 앞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매스의 벌채 과정에서 이

미 그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으로 집계되므로 통계적으로 ‘중복 계산

(Double counting)’이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나무는 언젠가 다시 심어

서 키우면 복구가 되고 그 새로운 나무가 자라면서 기존에 배출되었던 이산

화탄소를 다시 포집하기에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탄소 중립적이라고 보는 시

각 때문이라고 보이나, 이러한 사실이 잘못되었음은 앞서 상세히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제조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배출권

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정확히 상충되는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목적의 정당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전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1 내지 6, 청구인 33 내지 63의 환경권 및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합니다. 

 

3.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가. 태양광 사업자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 

 

1)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청구인들  

 

청구인들 중 청구인 7 내지 32는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 시장

에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공급인

증서 발급으로 인한 공급인증서 과잉으로 인해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하락하

는 재산권 침해를 받은 자들입니다(이하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  

 

공급인증서 시장의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그 중 청구인 7은 2017. 10. 24.부터 

발급된 총 530 REC를(참고자료 15 ********협동조합 잔여 REC 내역), 청구인 

8은 2020. 5. 7.부터 발급된 총 197 REC를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6 ******협동조합 잔여 REC 내역). 

 



 

청구인 10은 2020. 2. 24. ******발전소 1호기, 2020. 4. 28. ******발전소 2호기에 

대한 각 REC 발급을 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22는 2018. 2. 22.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태양광사업을 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현재 ****** 옥상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0. 8. 28. ********* ****을 신청한(참고자료 17 *** ***** **** 신청서), 청구

인 23은 2019. 1. 28.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에서 태양광사업을 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현재 법인 내 첫 번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 *** 

*** *** ***-*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부지를 마련한 각 예비 태양광사업

자입니다(참고자료 18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2) 공급인증서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

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 때 재산가치 있

는 구체적 권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 및 사법상 권리를 의미합니

다. 헌법재판소는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 보장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31.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 발전

량에 비례하여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공급인

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합니다.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31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0헌가5 결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급의무자들은, 직접 신재

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일반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

공급량을 충당합니다. 즉,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공급인증서는 현금을 주고 사

고 팔 수 있는 현물로서,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의 대상이 되고 경제

적 가치를 가진 ‘재산’입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한 공급인증서의 경제적 가치 희석 

 

RPS 제도는 대규모발전사업자들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

습니다. 그리고 공급인증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기

초를 두고 있는 자유경쟁시장입니다. 따라서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공급인증서

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떨어지고, 의무공급량의 총량이 

커지면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에너지공급원의 종류가 늘어나거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발전량이 늘어

날수록 공급인증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낮아집니다.  

 

실제로 현재 공급인증서 시장은 공급초과 상황으로, 공급인증서의 가격은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미 공급량(약 31,966,789 REC)이 의무공

급량(약 26,957,761 MWh)을 초과하였고(참고자료 19의 1 2019년도 공급의무자

별 의무공급량, 참고자료 19의 2 2020.4.28.자 전자신문 기사 ‘REC 가격 급락

… 울상 짓는 태양광 발전업계’), 공급인증서의 현물 시장 가격은 2016년 약 

100,000원에서 170,000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평균 95,781원, 2019년 1월

에는 평균 74,223원, 2019년 10월에는 평균 50,608원, 2020년 4월에는 평균 

44,324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0 전력거래소 공급인증서 거래시



 

장 거래량 및 거래금액 발췌).  

 

청구인 7은 ****** 5 내지 7호, 9호, 11호 발전소에서 2017. 9.부터 2018. 7.까지 

전기를 생산하여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530 REC를 계약이나 현물시장 등에서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8은 2014. 8. 13. *****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4. 12. 2. 공급인증서 발급을 개시하고 2015. 2. 6. 설비확인을 

받았으나 2020. 5. 7. 이후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197 REC

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인증서 시장이 공급초과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에 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가중치조항에 따라 이에 대

한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1) 공급의무자들이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이 사

건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의무공급량을 이행하게 되어 시

장수요가 줄어들었고, (2) 2018년 기준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공급

인증서가 전체 공급인증서 발급량의 약 21.4%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공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참고자료 21 산업통상자원부 2019. 8. 16.자 보도자료).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바이오매

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기존의 1.5 또는 1.0으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경과

규정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공급인증서 가

중치가 1.0 또는 0.5로 유지되는 것도 공급인증서 시장의 공급초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된 발전량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의무자의 공급인증서 수요가 줄고 

일반발전사업자들의 공급인증서 공급이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배제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으로 산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인 공급의무자나 일반발전사업자는 이 사건 바이

오매스 사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게 산정하게 되고(즉, 이에 대하여는 온실

가스 배출권이라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이에 따라 그 생산량을 늘리

게 되므로 공급인증서의 수요가 줄고, 공급인증서의 공급이 늘어나는 결과가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

용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공급인증서를 구매

하고자 하는 수요량은 감소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이 발전

사업을 통하여 취득하는 재산인 공급인증서의 경제적 가치가 희석됩니다.  

 

4) 공권력 행사에 기한 재산권의 제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

리를 뜻하고,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영리획

득의 기회 및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는 합니다32 . 그러나 아래와 같은 공급인증서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에 관련하여 공

급인증서의 경제적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분명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32 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마246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마400 결정 



 

 

첫째, 공급인증서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

며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환경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

장경제라는 수단을 도입,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국가는 공급인증

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원의 종류를 정하고, 가중치를 통해 각 

에너지공급원이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가치를 결정하며, 의무공급

량을 통해 공급인증서 시장의 총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팔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재산권이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하는 경제행위는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사경제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공급인증서의 시장가치는 전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

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급인증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가격

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자유시장이지만, 서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

업자들이 공급하는 공급인증서 사이에는 품질의 차이나 공권력 행사에 따라 

제품 간 특징이 없이 모두 일률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품질 경쟁이 이루

어질 여지가 없고 오로지 발전량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산술적으로 곱한 것

이 공급인증서 발급량, 즉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시장교환가치

가 됩니다. 게다가 위 공급인증서는 오직 공급인증서 시장에서만 가치가 있을 

뿐 국가가 개설한 공급인증서 시장 밖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아무런 기술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결과에 따라 공급인증서 시장의 공급량과 수요량 및 공급인증서의 경제적 가

치가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공급인증서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는 해당 신재생에너지가 온실가

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 여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신재생에너지가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정도의 가치

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가 시장경제에 반

영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즉,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규정하고 공급인증

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처음부터 시장경제를 활용하여 특정 에너지공급원 산업을 육성하거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거나 신재생에너지에서 

배제할 것인지, 또는 어떤 에너지산업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

거나 박탈하거나 높이거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부수적 효과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장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행위의 목적이자 결과로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이 사건 바이오매

스로 발생한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 사건 바이오

매스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생산된 단위 발전량 당 발급

되는 공급인증서의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 태양

광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재산권 침해 

 



 

1) 공급인증서 시장에서의 재산권 제한에 적용할 심사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급인증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 및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치가 전적으로 국

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러한 재산권 제

한에 대하여는 입법부 및 행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

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형성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

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

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

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33. 

 

2) 목적의 정당성 위배 여부 

 

공급인증서에 관한 재산권 제한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인증서 정책이 도

입된 배경 및 모법인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 

 
33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결정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고려

요소에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가 제시하고 있는 ① 환경기술개

발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 원가, ③ 부존 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

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⑤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⑥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

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는 공급인증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

구대상조항이 적용되는 현행 공급인증서 제도는 위와 같은 환경상 목적과 전

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수단의 적합성 부분

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3) 수단의 적합성 위배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이 정당한 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축소된 가중치 대신 기존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에너

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라는 정당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첫째, 위 목차 II.2. 환경권 및 생명권 침해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세먼지, 산림 파괴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석탄보다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에

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고, 전혀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비판을 의식하여 이 사

건 가중치조항은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0.25 또는 0.5로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수단의 적절성을 

상실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은 

기존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

습니다. 

 

둘째,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목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나무를 

때어 열이나 전기를 만든다’라는 전통적인 기존 에너지 사업과 동일한 화력발

전이기 때문에,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할 경우 에너지원의 다양

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로 인정하여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다

양화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부존 잠재량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전 세계 산림양은 한정되어 있으

며, 이마저 무분별한 벌채와 대형 산불 등으로 파괴 및 유실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 바람, 조수 간만 등은 부존 잠재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이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정당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넷째,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거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감

축하면서 경제성이나 인근 주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영역이 무궁무진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잠재성이 인

정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산업의 경우 전 과정 평가를 통해 태양광 패널

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탄소인증제를 실

시하여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바이오매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베어 

건조 및 압축하는 단순한 구조인바, 이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이 더 발전할 여

지가 특별히 크지 아니하며 발전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나무가 단시간 

내에 베어질 뿐 달리 환경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여 육성하거나 공급인증서 가중

치를 두어 혜택을 부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특별히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

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의 ‘숨은 목적’ 

 

이상과 같은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이 법령에 규정

된 ‘숨은 목적’은 ‘대규모발전사업자34의 이익’에 있습니다. 즉, 아래 요소들

 
34 2020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



 

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일관적효과적인 기여

를 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첫째,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음에 따라, 공급의무자들은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바이

오매스를 기존 석탄화력발전시설 등에 혼소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추가적

인 시설 투자 비용 없이 손쉽게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

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의 적용 결과, 0.25 또는 0.5의 공

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을 뻔한 수많은 이 사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1.5, 

1.0 또는 0.5의 가중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35(참고자료 22 2020. 8. 한국에너지

공단의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 대한 제출자료). 그런데 혜택을 받는 15개 발전

소(설비용량 총 5,708메가와트) 중 5개 발전소(설비용량 총 380.1메가와트)를 

제외한 10개 발전소(설비용량 총5,327.9메가와트)는 공급의무자이거나 공급의

무자의 계열사입니다. 공급의무자들이 값싼 비용으로 공급의무량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이 이

 

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씨이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

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등 22개 발전사입니다. 

35 다만, 2020. 7. 1.자 이 사건 고시 개정으로 “일부 공급의무자”가 보유한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소

의 경우 0.5의 가중치의 적용을 받게 되나([별표 2] 비고 13. 참조),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의 경우

에는 기존 석탄발전소 등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만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우는 것에 불과하여 특히

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신뢰이익이 전혀 없고, 이에 당연히 가중치 자체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

다. 



 

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건 가중치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을 도입한 근거가 된 KPMG 보고서(참고자료 23 산업통상자원부 

2018. 5. 18.자 REC 가중치 개정 주요 내용 PPT)의 연구방식도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를 둔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면서 

환경적 요소가 아닌 경제성을 최우선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

성 평가에 관하여는 단순히 ‘관련 전문가로부터 받은 설문 결과’라는 매우 추

상적, 주관적인 방법을 활용하면서 그 전문가가 누구이고 설문지 문항은 어떠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실한 보고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가중치조항 등을 개

정하였다는 점에서, 숨겨진 의도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제기됩니다. 위 산업

통상자원부의 보고서의 문제에 대하여는 차후 별도의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소결 

 

공급인증서 제도는 기존 발전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대규모발전사업자들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하게 운영되

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이 적용된 결과 위 제도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

스 배출의 감소라는 공급인증서 제도의 정당한 목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4)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위배 여부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

으로써 얻게 되는 환경친화적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이로써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인 반면, 대부분 소규모사업자인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은, 

위 공익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통제되고 공

급은 무한경쟁으로 발전하는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공급 발전량의 시장가치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은 결과,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생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이 위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는 발생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그러면서도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급인증서 시장의 초과 공급 문제가 해결되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의 양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이 사건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의 사업자나 공급의무자 등 제3자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지도 않

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혼소 발전에는 별다른 설비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화력

발전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소 발전소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단서에

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음이 이미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계속 1.5 내

지 1.0으로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적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침해되는 재산권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

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법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

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과잉침해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태양광사업자

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4.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가중치조항의 경우 

 

1) 비교집단의 설정 –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 때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

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

일한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



 

다36. 

 

신재생에너지법의 하위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가중치조항의 

의미 내지 목적은, 석탄이나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

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

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정의하여 필요

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내지 그 지원과 혜택의 일환으로서 재생에

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

하기 위함입니다. 

 

2) 차별취급의 존재 –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기존 화석연료 이상으로 배출

하고, 생산지의 산림을 파괴하는바,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인위적인 시장가치

를 부여하여 그 이용 및 보급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태

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바, 기술 발전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

지와 비교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

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바이오매스

도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재생에너지로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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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가중치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3) 자의금지원칙 위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은 환경적 측면에서 본

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가중치조항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킨 

이유는, 추정컨대 이 사건 바이오매스가 탄소 중립적이라는 허상에 기인한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성은 이론적으

로나 현실적으로나 허구입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가중치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와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구

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바이오매스

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다른 친환경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와 동일

하게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두 에

너지 사업자 집단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함으로써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의 경우 

 

1) 비교집단의 설정 –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 때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

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

일한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

다37.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의 의미 내지 목적은, 석탄이나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

경친화적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공급인증

서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차별취급의 존재 –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 

 

이 사건 바이오매스는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주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정도의 친환경적 가치가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고, 특히 혼소 발전의 

경우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달리 설비 투

자 비용을 지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

전 및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므로 투자금 회수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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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

로, 이 사건 바이오매스와는 경제적 지원 및 투자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

으로 다른 집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경과규정을 설정하여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경과규정은 유독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하여만 2019년 6월 30일까

지로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자의금지원칙 위배 

 

수력, 육상풍력, 일부 지열, 일부 조력, 일부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

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무한재생 가능하며, 기술 설비 초기 투

자가 많이 필요하여 제도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할 필요성 및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하여는 달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정책적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설비 투자 비용이 매우 적거나 거의 필요하지 않아 기존 사업자

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하여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

하게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 및 나아가서는 이 사건 바

이오매스에 대하여만 더 긴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이 사건 경과규정은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태양광사

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III. 적법요건의 검토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ㆍ규칙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8. 

 

따라서, 대통령이 2019. 9. 24. 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이 사건 가중치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은 그 형식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지만, 법령에서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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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39 , 이 사건 고시는 신재생

에너지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에 의한 RPS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2조

의7, 동법 시행령 제18조의9)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

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이 사건 배제조항 역시 그 형식은 산업통상자

원부“고시”이지만,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

으로 상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

령 제42조)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

니다. 

 

2. 외국인인 청구인 6의 기본권주체성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

하고 있습니다40.  

 

 
39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40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7헌마108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474 결정 등.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6에 대하여 문제되는 (자유권적) 환경권은 가

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

항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산림이 파괴되어 환경권이 침해됨을 주장

하는 청구인 6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3.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가. 직접관련성(직접성) 

 

1) 헌법재판소는 법령과 같은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관하여, 

① 원칙적으로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

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직접성을 인정하

되41 , ② 예외적으로 (i)“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42, (ii)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

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43에도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1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42 헌법재판소 1997. 8. 21. 96헌마48 결정 

43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337 결정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직접

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서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바이

오매스에 의한 대기오염, 기후변화 가속화 등을 야기하고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공급의무자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

로 인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거나 기타 발전사업자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 발

전으로 인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게 되어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가 현재와 같

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정의규정이 기본권 제한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직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4.  

 

가사 이와 달리 예컨대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행위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법규

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

 
44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마109 결정 



 

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

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로서 역시 직접

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중치조항’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의한 대기

오염, 기후변화 가속화 등을 야기하고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가사 이와 달리 예

컨대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공급인증서상의 가중치는 이미 이 사건 가중치조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법규범의 내

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

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로서 역시 직접성이 인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나아가 ‘이 사건 부칙조항’ 내지 ‘이 사건 경과규정’의 경우, 이 사건 바이오

매스에 대하여 높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과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

으로써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유발, 조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경과규정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

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

고 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 마치 행정청에 어떠한 재량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를 0.5 또는 0.25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

지에서 이 사건 경과규정이 삽입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이 사건 경과규정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경과규정에 따른 가중치인 1.0(목재펠릿, 목

재칩) 또는 0.5(Bio-SRF)가 아닌 0.5(목재펠릿, 목재칩) 또는 0.25(Bio-SRF)를 재량

껏 적용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45 , 실제 한전 자회사의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개정된 가중치

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참고자료 22 2020. 8. 한국에너지공단

의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 대한 제출자료). 

 

따라서 이 사건 경과규정은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

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

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이 사건 배제조항은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통한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할

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

체로 이 사건 바이오매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왜곡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 배출

되는 온실가스를 국가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유발하

여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할당대상업체가 

이 사건 바이오매스를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권 상당의 비용을 간과하여 이 

 
45 특히, 이 사건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기존 가중치인 1.0이 아닌 하향 개정된 

가중치 0.25 또는 0.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어떠한 예시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므로, 더더욱 행정청이 임의의 기준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만 1.0이 아닌 0.25 또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바이오매스 사용량을 늘리게 함으로써, 이 사건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유발, 

조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①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현재’ 권리를 침해받을 것을 요구하되 46 , ②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

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7. 

 

이 사건 심판대상청구조항에 관하여도, 청구인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

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성 요건 충족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청구인들

의 장래의 침해에 관하여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이오매스 연소로 가속화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권 및 생명권 

침해 48 , 건설예정인 바이오매스 발전시설들로부터 발생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권 및 생명권 침해, 바이오매스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예상되는 산림 

파괴로 인하여 받게 될 청구인 6의 환경권 침해, 신규 태양광발전사업자(청구인 

22, 23)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게 된 이후 발생할 재산권, 평등권 침해 등은 모두 

장래에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46 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12 결정 

47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마694 결정 

48 IPCC 보고서나 대한민국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을 통해 넉넉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현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에게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49.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재산권

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청구인들의 환경권, 생명권 등이 직

접적으로 침해받게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충

분히 인정됩니다50. 

 

한편,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평등권 관련 주장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심판청

구대상조항은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이 

 
49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123 결정 

50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

건위헌확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직접 수범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어

서 실질적인 규율 목적 및 대상이 쇠고기 소비자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쇠고기 소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인바, 일반소비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가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와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 비교집단에게 혜

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

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

에는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기관련성

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인정되는 공급인증서의 시장가치

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재산권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이 사건 바이오매스에 더 이상 공급인증서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청구

인 태양광사업자들의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인 태양

광사업자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4.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보충성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

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51.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법령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므로 위 ‘보충성’ 요건

 
51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마241 결정 



 

을 충족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5.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

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고 하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① 법령의 시행과 동

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

니다52.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기산에 있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

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53 , 이에 따라 아

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54. 

 
52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53 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결정 

54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마403 결정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들 중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예정 지역 주변 주민들 

및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권, 생명권의 침해와 

캐나다 국민인 청구인 6이 생산지 산림 파괴로 입게 될 환경권 침해는 장래에 

확실하게 예측되는 침해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

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 태양광사업자들의 경우,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된 2020. 7. 1. 이후 90

일 이내에 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특히 그 중 신규 

태양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 22, 23의 경우는 장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

음으로써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마찬가지로 청구기간 도과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IV.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은 청구인 1 내지 5 및 청구

인 33 내지 63의 환경권과 생명권, 청구인 6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나머지 청구

인 태양광사업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헌결정 또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주시어 현재의 위헌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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